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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자료집의 목적은,  교수 재임용소송에서, 학교의 ‘ 자유재량’ 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결하는 법원으로부터 ‘ 재임용 심사의 부당성 여부’ 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

이다. 

  사람들은 “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종종 한다.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서, 상식이란 가장 중요한 삶의 규칙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상식

을, 대법원이 교수 재임용 소송에서 철저히 무시해 왔다.  

 

  대법원이, 교수 재임용 재판에서, 어떠한 식으로 판결해 왔는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

하여 실제사건1을 예로 들어 본다.(참조: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2005. 6. 28 일자) 

 

   김 교수는 대학 본고사 입시 채점위원으로 채점도중, 수학문제 출제오류를 발견하게 되

었다.  학자적 양심에 의하여, 김 교수는 잘못된 문제를 잘못된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하면, 

수백 명의 합격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출제오류를 은폐하고 궁색한 논리로 문제에는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다. 학교의 결정에 반대한 김 교수를 괘씸하게 생각한 대학은, 곧 이어, 

김 교수의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 부적격’ 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재임용 탈락시켰다.  

  이에 불복한 김 교수는 학교당국의 부당한 연구실적심사로 인하여 해고 당했다며, 법원에 

재임용실적심사의 부당성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 교수는 자신이 제출한 논문들이, 교육부가 장려하는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잡지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SCI 논문 게재가 학교당국의 ‘ 우수연구교수’  선정 

기준임을 입증하며, 실적심사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200명의 수학교수들도, 김 교수의 입시출제오류 지적의 정당성과 

연구논문 우수성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연명으로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 김 교수의 논문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결정은 학교의 몫이니, 학

교당국의 재임용 탈락결정은 정당하다” 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반응들,   

“ 믿을 수 없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 일반 근로자들도 함부로 해고시키지 못하는데, 뭔가 다른 사유가 있겠지. 설마 대법원

이 그럴 리가 없다.” ...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이다. 버젓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재임용 

                                            
1 Mathematical Intelligencer (Vol. 19 No. 3, 1997)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newsmaker.htm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MathInt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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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한 한, 절대법으로 군림하며 해직교수를 양산2해 왔다. 이름 하여, 재임용법, 교수 

재임용법 또는 사립학교법3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그 법이다.   

   

  이 자료집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재임용법에 대한 출생, 대법원의 

무리한 법해석과 그의 오용, 그리고 그에 따른 폐해들이다.  

 

  위 김 교수 사건은 국제수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것으로, 대한민국 과학계의 명예

를 실추시킨 사건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재임용 탈락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대법원이 교수 재임용 사건에서 얼마나 

부당한 판결을 반복해왔는가에 대하여 납득시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도대체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쌍방의 잘잘못을 지적하

며 누가 더 옳은가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 실례와 

같이, 사건발생의 원인, 결과 및 그의 인과관계를 따지지도 않고4, “ 재임용은 학교의 권한이

니 학교의 행위는 옳다” 며 대법원이 판결해 왔다는 말을 그 누가 선뜻 받아들이겠는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경우, 접수된 사건을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

판부로 넘기기 전에, 사건으로서의 자격 요건 및 심리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30일의 기

간을 두고 사전 심사를 한다. 그 사전심사에서 ‘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헌재는 청구인의 헌

법소원을 각하해 버리는 것이다. 

  재임용 소송들이 바로 이와 같다. 말이 재판이지, 본안 심사에로의 전단계인 사전심사에서 

탈락, 패소가 결정되는 것이나 진배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달리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기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해직교수들은 법원

에 소청하였고, 역시나 하는 “ 학교의 자유재량” 이라는 결론의 형식절차에 의해5 어김없이 

패소하였던 것이다.  

 

  지난 1987년 중반 이후  2004년 4월 21일6 까지 약 20년 동안, 단 하나의 사건(1991년, 

                                            
2 교육부 국감 제출자료(참조: 재임용 탈락통계) 
3 이 자료집 전편을 통하여 교수 재임용법, 재임용법, 사립학교법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어 구별없이 사용된다. 
4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민법은 물론, 헌법까지도 무시되었다.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은 모든 법을 초월한 것

이다. 
5 대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니,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6 2004년 4월 22일,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서울대 김민수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유재량행위에서 재임용 심사조

리권을 가질수 있다는 것으로 한발 후퇴하였다.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statistic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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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사건7)만을 제외하고는,  “ 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 라는 재임용법 해석, 오

로지 이것 하나의 잣대만을 적용, 모든 재임용 소송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대법원은 해직교수

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개개 사건마다의 주변사실들이 다른, 재임용 소송이 수백 건이 있었건만, 대법원은 오로지 

이 법해석 하나만을 적용했을 뿐, 그 외의 사실과 증거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무

시하여 왔던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생긴 이래로, 그 어느 사건이 교수 임용건과 같았으랴 !  

  굳이 찾으려 한다면, 아마도 옛 왕정시대, 대역 반란 죄인들에 대한 왕의 판결들이 이에 

해당했지 않았나 싶다. 

   

  그리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한 해직교수들이, “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의 

그 재임용법에 대하여 위헌 법률 제청하느라, 줄기차게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

이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03년에야 비로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법원의 법

해석8에 제동을 걸었고, 그에 따라 지난 2005년 1월 27일, 위헌요소가 제거된 개정법이 공

포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 중인 우리 사립대 해직교수들에 대한 대법원 태도에 변함없기에,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 위하여 이 자료집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러

한 판단에 의해 나온 자료집은, 여러 법조인들의 조언을 참조하였고, 사법부 관행을 배제한 

일반상식논리, 사실, 법조문 및 판례들에 근거하여 쓰여 졌다.  

 

  특히, 재임용법 해석과 그로부터 야기된 문제점들을 집중분석 하였는바, 그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대법원이 제각기 다른 각 재임용 소송에서, 오로지 재임용법 해석만을 근거로 

판결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은 교수임용 소송을, “ 학교의 자유재량이라는 

재임용법 해석에 의한 패소판결” 로 자동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우리, “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부당 재임용 탈락교수 협의회” 는, 재임용 심사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지, 철 밥통이라 불리는  ‘ 교수 기득권’ 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한다.   

                                            
7 그나마 이 인천대 사건도 95년 조선대의 재심사건(2000년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폐기되어, 모든 재임용 소

송의 판례들이 ‘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이라는 잣대 하에 평정되었다. 
8 대법원의 무리한 법률해석이 바로 재임용법을 천하의 악법으로 만든 것이다. 주목할 점은, 헌재의 판결문에서도, 

대법원 최초의 판례 77다300과 같이, 재임용제의 입법취지를 언급하였다. 

참조: 현재 결정결정문(2003. 2. 27, 200헌바26)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decis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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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집이, 재임용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잘못이 시정되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요구 관철과 권리를 찾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많

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  

 

 

200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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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임용 제도의 취지와 77다300 판례 

 

1975년 도입된 대학교수 재임용 제도의 입법취지  

 

“ 현행의 대학교원 인사제도는 연공서열제로서 소정의 근무연한만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안일한 제도인 바, 이를 개선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수연구 진작을 위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재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

한 절차와 요건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가지고 태어났다. 

즉 대학교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부로 임용을 한다고만 했을 뿐,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기준에 따라 재임용한다는 내용이 일체 빠져버렸던 것이다.  

  미비한 재임용법을 보완하고 그의 취지를 살린 판례가, 대법원에 의하여 1977년 9월 28

일 나오게 되었다. 대법원 선고 77다300판결이 바로 교수재임용에 대한 대법원 최초의 판

례로서,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참조자료: 77다300판결문) 

 

*판시사항 

 

1.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급여소득인지 여부 

2.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취지 

 

*판결요지 

 

1. 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하다. 

  

2.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  하다

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 사건은, 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수의 상속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청구사건이었으며,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그러나 교수 정년까지의 임금계산 

과정 중,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교수재임용법에 대한 해석이 필수적 요건이 되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로 재임용 관련 법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그 부칙에 

대한 해석을 판시하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법 해석의 핵심적인 판결 부분은 다음과 같다.  

 

http://www.geocities.com/henrythegreatgod/suprem.ht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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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 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

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하고 저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

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대법원 최초 판례는 재임용제도의 도입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

이고 상식적인 법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재임용 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준 대법원의 판결 

 

가. 입법취지 무시한 87년 판례: 86다카2622 

 

대법원에 의한 첫 재임용 판례 77다300이 세워진 후 10년이 경과하여, 대법원은  계명대  

교수재임용 탈락사건에서 논란의 판례, 86다카2622를 내놓게 되었다. 이후 지난 20년 동안, 

재임용에 대한 법원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정착한 이 판례는, 77년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 

되는 재임용법의 해석을 담고 있다.(참조 자료: 86다카2622 판결문) 

  

* 선고 86다카2622의 판결요지 

 

“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원은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77다300에서는 “ 현저하게 부적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면 또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된다고 보고 있다” 고 한 반면, 86다카2622에서는 “ 재임용 계약을 체

결하지 못하는 한, 임기만료는 당연 퇴직으로 소송에서의 다툼의 대상조차도 될 수 없다.”  

라고 한 것이다.  

 

  이 판례 86다카2622를 기점으로, 재임용제도는 -그 입법취지와는 전혀 상반되게- 임용권

자에게 교원재임용에 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악명 높은 제도가 되었다.  

  대법원이 86다카2622를 재임용제도에 대한 판례로 확립한 이래 90년에 들어오면서 일부 

http://www.geocities.com/henrythegreatgod/suprem.htm#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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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들과 대학인사권자들은 ‘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이라는 판례를 빌미로 절

대 권력을 행사하며, 자기 눈 밖에 난 교수들을 해고시켜왔던 것이다. 

  이는, 법조인의 기본원칙인 “ 10명의 범법자를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선량한 사람을 보호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를 무시한 대법원의 판결의 결과로써, 과거 20년 동안 양심적인 교

수들이 재임용탈락이라는 멍에로, 학교에서 부당하게 추방되었다.  

  

 

나. 86다카2622 판례의 해부 

 

  재임용에 대한 첫 선고에서 그 도입취지에 따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례를 세웠던 대법

원이 10년이 지난 다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임용권자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이유

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자.  

 

   1) 대법원 입장 변화에 대한 추론 

 

  먼저 대법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법조문의 변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살

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77년 판례와 87년 판례의 근거가 된 법조문을 비교해 보자. 

 

*1975. 7. 23. 법률 제2775호로 제정된 재임용 법조문 

     

제53조의2 (임면)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 별로 10

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본조신설 1975. 7. 23] 

 

*1981. 2. 28. 전문 개정된 법조문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 별로 10년 이내

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1981. 2. 28] 

 

  위의 두 법조문을 비교해 보면, 1981년 개정된 재임용 법조문에서는 임용권자가 학교의 

장이라고 명시되었을 뿐,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근본적으로 법조문의 

차이가 없음에도, 10년의 간격을 둔 두 판례에서의, 대법원의 법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으

로 나간 것이다. 

  대법원이 같은 법조문을 두고 10년이 지난 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 사실을, 지금으

로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실로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할 수 



 8

있을  따름이다. 

  87년 판례가 나오기까지 교수재임용제도는,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축출시키는 제도로 

사용되었다고, 비판받아 왔고, 실제로 1987년 이전의 해직교수들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해직 당했었다9. 그러나 86다카2622가 나온 이래로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일부 사

학재단의 탄압에 의한 재임용탈락 교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2) 86다카2622의 위법성 

 

  재차 강조하지만 사학의 운영자에게 교수 재임용에 관한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은 대법원

이요, 그 판례는 86다카2622 판결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판례가 그 자체로 입법취

지를 벗어난 잘못된 법 해석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

를 살펴보도록 하자. 

  위에서 보았듯이, 77다300과 86다카2622 모두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통하여, 재임용 

법조문의 해석을 명확하게 판시한 판례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문제는 같은 법조문에 대

한 해석이 상반된다는 데에 있다. 

  

  대법원이 같은 법조문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해석을 하게 되는 때에는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가 바로 그것이요, 제1항에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제7조 ①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

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 건을 심리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  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86다카2622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77다300판결에서 교수재임용제도에 대한 법적 해

석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86다카2622가 합법적인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법

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 의한 재판이었거나, 그 이전에 합의체에 의한 재임용법 

                                            
9 정치적인 이유로 재임용 탈락, 해직되었던 백낙청, 장을병 등 대부분의 해직교수들은 복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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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변경이 있었어야 했다.  

  그렇다면 재임용의 권리를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86다카2622판결은 합법적인 재판이었는

가? 86다카2622 판결은 결코 합법적인 재판이 아니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결 전문에 의하면,  86다카2622는 황선당10(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대법관 3인

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이었고, 

둘째, 86다카266에는 이전의 어떤 재임용 관련 판례도 참조하지 않았으며(77다300는 첫 

판례이므로 재임용 관련 참조 판례가 없다.),  

셋째, 86다카2622 판결 이전에, 재임용법 해석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 기록이 없다.  

 

  세 번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대법원의 인터넷 검색 창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참조자료 ☞ 인터넷 전원합의체 검색 결과). 대법원은, 합의체 결정만을 모아놓

은 전원합의체 판례집을 따로 발간하고 있는 바, 대법원 도서관에 소장된, 전원합의체 판례

집을 조사해 보았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77다300판결에서의 재임용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합의체 판결을 찾아볼 수 없었다(참조자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집 목차).   

  종합해서 말하자면, 대법원 판례집과 인터넷 검색 창 등 그 어디에도 77다300에서의 재

임용제도의 근거인 사립학교법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86다카

2622가 위법한 판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결론에 대하여 86다카2622의 위법성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77다300의 의미를 축소하

려는 논란이 있기에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법률의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며, 대법원은 바로 이 법률해석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오고 있다. 

  수년전, 대법원이 세법의 한정위헌1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첨예하게 대립하여 세인들의 

우려와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 있었다.(참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당시에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법률에 대한 해석 문제이고, 법률해석은 대법원의 고유권한이라며, 헌

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던 것이다12.    

                                            

1972~87년 법원에서 무슨 일이?

10 서울형사지법 제 12대 법원장과 2년 3개월의(1986. 4 - 88. 7) 대법관을 지냄 

(한겨레, 2005. 10. 21. “ ” ) 

 
11 법률해석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으로, 법조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석을 어떠한 식으로 하는 한에 있어

서는 위헌이라는 변형헌재결정(참조: 헌재실무제요) 
 
12 이 사건은 ‘ 눈치 빠른’  세무서가 세금을 돌려 줌으로써, 봉합되었다.(한겨레 21, 2004. 9.9자 제525호)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1000/2005/10/0020010002005102119579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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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해석에 대한 두 사법기관의 대립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으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률해석의 최종 권한을 대법원만이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한 대법원이 법해

석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물론 사안이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는 있

다. 그러나, 77다300과 86다카2622에서 발생했듯이, 동일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  

  법 적용과는 달리, 법의 해석은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나 법의 제정취지, 합목적성, 다른 법조문과의 연관성에 따라 법조문

의 의미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77다300판결의 재임용 법조문에 대한 해석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 

바, 이때 적용된 해석은, 그 후의 모든 재임용 관련 사건에서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다300판결의 주된 사안은 손해배상이고, 이와 배치되는 86다카

2622판결은 재임용결정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법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논리

는 상식을 벗어난 궤변이요, 재임용법 해석에 대한 77다300판결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억

지이자, 86다카2622판결의 위법성을 호도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3) 86다카2622가 위법한 절차에 의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사연(?) 

 

  대법원이 77다300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을 몰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뒤에 제

기된 은폐의혹으로부터 명백하다. 그럼에도, 재임용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당시에, 대법원은 왜 합법적으로 합의체에 의한 변경을 하지 않았던가?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교수 재임용법과 관련한 또 

하나의 판례를 살펴보자.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1052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대학교의 재임용을 위하여 대학에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심사기준을 최근 10 년간의 연구실적,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교수

재심사규정(1975.9.15. 대통령령 제7809호 참조)에 두고 있음을 아울러 보면, 대학교원

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재임명을 규정한 위 법 제53조의 2 및 동 부칙 

제2항의 입법목적은 대학교원의 자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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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도능력 등 대학의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부적격하다고 여겨지는 교원을 재

임명에서 제외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77다300과 마찬가지로, 위 81년 판례에서도 판시했듯이, 교수재임용제의 취지는, 연구실

적심사 등을 통하여, 무능한 교수를 도태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판례, 77다300 또는 80다1052에서의 법률 해석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가정

해보자. 이러한 경우, 이 두 판례의 논지를 반박하기 위하여, 이 두 판례의 핵심인 재임용제 

취지를 언급할 수 밖 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마당에 어떻게 상반되는 86다카2622의 해석

을 내세울 수 있었겠는가?  

  애초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교수연구 활동 진작의 재임용제도 취

지에서 갑자기 ‘ 임기만료에 의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 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는 없

었으리라. 

  86다카2622판결을 만들어낸 대법원의 3인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77다300판

결의 재임용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

런 합리적인 해석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는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그 결과 77다300 판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을 무시하고,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을 위배해 가면서 최악의 재임용법 해석인 86다카2622판결을 탄생시켰을 것으로 추론된다.  

  

 

3. 77다300에 대한 대법원의 은폐 의혹 

 

  앞에서 입증되었듯이, 77다300에서의 재임용법 해석이 합의체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사

실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77다300에서의 재임용법 해석은 아직도 유

효하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00. 2. 11. 선

고 99다41398판결에 77다300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재임용의 해석을 다툰 대법원 선고

99다41398판결의 경우(참조자료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1398 판결문), 재판부는 

이 77다300판결을 언급하며 “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이 표현

이야말로 대법원 스스로 77다300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 증

거인 것이다. 만일 77다300에서의 재임용법 해석이 변경되었다면, 99다41398판결의 재판부

는 변경 폐기되었다고 판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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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연히 77다300판결이 유효함에도, 사립학교법의 해석을 변경한 86다카2622 판례를 만들

어 낸 대법원은, 살아 있는 첫 번째 판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대법원이 

77다300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의 정면대립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법해석에 대한 권위를 내 보이는, 대법

원이 77다300과 86다카2622에서 서로 배치되는 해석을 내놓았으니 스스로도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77다300의 은폐의혹이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법원 인터넷 검색창

과 대법원 판례집에 수록된 자료를 비교한 대조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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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손해배상] 

[집25(3)민, 80; 공1977. 11.15(572) 10333] 

 

 

 

 

대법원 인터넷 검색 창 

 

 

대법원 판례집13 

 

 

판시사항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

수당이 급여소득인지 여부 

 

 

1.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급

여소득인지 여부  

2.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취지 

 

 

 

 

 

판결요지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

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

의 것이 아니고 위 대학 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

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 

 

 

1. 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 및 학생지

도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

다.  

 

2.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경과

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교육공무원법 제35

조 

 

 

민법 제 750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사립학교

법(법률2775) 제53조2(임면), 사립학교법(법률

2775) 부칙 제2항 

 

 

* 참조자료 ☞ 대법원 인터넷 검색 창,  77다300  

 

  인터넷 검색 창에 올라온 77다300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학교수의 급여소

득에 관해서만 판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례총람, 문교편(24-1, A), 한국판례연구원, 1989, 1092-53(2)-1

13 출판년 1977, Vol. 25 No. 3 p. 80-87 

참조자료: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imagex/supreme/77DA30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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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오로지 급여에 대한 것 하나뿐으로, 이것만 보면 77다300판결은 

그 자체로 급여에 관한 온전한 판결이라고 보여 진다. 바로 이것이 대법원이 자신들의 잘못

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인터넷을 고칠 수는 있어도 이미 그들이 편찬해 낸 판례집을 고칠 수는  없었다. 

77다300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편찬한 대법원 판례집과 인터넷 검색 창의 내용을 보면 같은 

판례임에도, 중대한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위 표에서 대법원 판례집에 수록된 77다300판결을 보면 두 가지 판시 사항이 나오고, 두 

가지 판결 요지가 나온다. 두 번째 판시사항이 바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그 부칙 조항

이요, 두 번째 판결요지가 바로 교수재임용 법조문에 대한 대법원 최초의 법 해석이다. 

   

  대법원이 살아 있는 77다300판결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의 또 다른 증거로 

참조조문을 보자.  

  판례집은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750조와 근로기준법 제18조, 사립학교법(법률2775) 제53

조2(임면), 사립학교법(법률2775) 부칙 제2항을 인용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검색 창은 민법 

제750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5조를 들고 있다. 

 

  판시사항2, 판결요지2 삭제와 변경된 참조 조문들의 세 가지 증거는, 대법원이 재임용법 

해석의 첫 판례, 77다300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는 것이다. 

 

 

4. 법 정신, 순리에 어긋나는 대법원의 말장난 판결문들 

 

  대법원은 판례 86다카2622를 탄생시킨 후, 형식논리에 치우친 이 원조 말장난 판례를 고

수해왔다. 법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상식적인 이치이거늘, 재임용 취지를 

무시한 판결문의 조리에 그 어찌 모순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 대법원이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질 때마다, 애용하는 말장난들을 판례를 통하여 보

자.    

  

첫째.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행위다 

     

“ 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

므로....”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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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교수 승진 소송에 관한 것으로, 교수 승진 심사는 연구실적심사를 한다는 점에

서 재임용의 절차와 동일하다. 여기에서도 대법원은, 재임용 소송에서와 같은 형식 논리로, 

임용권자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논지의 허점은 다음과 같다. 

 

(1) 위 논리에 따르자면, “ 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정관 그 

어디에도 승진 임용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으로 승진임용 거부를 할 수 

없다.” 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까? 

  

  실제로 대법원은 77다300판결에서, 바로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펼친 바 있고, 재임용 입법

취지와 그에 따른 학교 정관에 의해 상식적인 사립학교법 해석을 내렸다. 77다300의 판결

문을 다시 보자. 

 

“ 위 사립학교법이나 위 학교법인 의 정관 및 위 심사위원회 규정에 보더라도 임기 만

료된 교원의 재임명 내지 재임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학교법인의 교원정

년 및 퇴직규정(갑 제6호증)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의 각 규정들과 위 법인의 교원임용규정(갑 제4호증)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 하고 저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재임용에 대한 의무규정이나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임용제도의 도입 취지에 근거하

여, 교수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재임용이 예정된다고 하는 판결인 것이다. 

 

(2) 재임용법 해석에 있어서 입법취지를 무시하였듯이, 대법원은 교수 승진성격을 해석함에 

있어서, 교수 승진의 연구진작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또 하나의 형식논리의 해석을 내린 것

이다. 

            

  학문, 사상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대학에서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등의 

직위명은 학문의 성취도에 의한 구별로서, 신분의 계급이 없는 수평 사회인 것이다.  

  대학교수가 연구 능력여하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 학문세계의 공통 규칙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교수직위에 대한 숫자에도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교

수 10명, 부교수 5명, 교수 10명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조교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연구실적을 근거로 승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승진 요건만 

충족되면, 즉 교수 연구실적에 대하여 인정만 받게 되면, 다른 교수들의 승진 여부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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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4 부교수로 승진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연구 장려 취지의 교수 승진의 성격을 도외시하고, 또 하나의 말장난 

판례를 만들어 냄으로 써, 연구에 전념해야 할 교수들로 하여금 승진 임용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수기득권층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학문 및 사상 자유의 

전당인 대학을, 군대와 같은 수직 계급사회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대학 시스템을 일찍이 도입한 미국에서도, 교수 정년보장(Tenure) 심사에 대한 분쟁이 끝

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이라는 잣대 하나로만 판결해온 우

리나라 대법원과는 달리, 미국 연방 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교수 임용 심사에 적극

개입하며 대학사회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대학당국과 교수기득권층의 횡포로부터, 학문의 자유와 신진교수권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1990년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 No special privilege shields tenure reviews from the general laws of evidence15."   

 

  이는 교수 업적심사과정의 공개원칙을 분명하게 함으로 써, 교수 임용심사를 공정하게 해

야 한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  “ 소의 이 

익이 없다.”  등의 책임회피성 말장난들 

 

먼저 다음 두 사건을 비교해 보자.   

   

  (가)  국제대 사건, 해고무효확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 

이므로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남은 임용기간 외에 새로운 임용 없이 기

간   도과 후에도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3. 93다

5093) 

 

  (나) 인천대 사건, 면직처분무효확인  

                                            

Making Defensible Tenure Decisions

14 승진 임용절차를 정한 학교 정관의 취지와, 위 사건의 당사자인 성균관 대학의 당시 승진 탈락률이 1%도 안되

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다. 
 
15 미국대학교수협회:   

 

http://www.aaup.org/publications/Academe/2001/01nd/01ndfr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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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 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91

다12820) 

 

    표현만 다를 뿐, 면직 또는 파면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지면, 종전의 교수신분 회복의 여

부를 다툰 쟁점은 같다.  그런데도, 결정은 판이하다.  국제대 사건의 원고가 제시한 인천대 

판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일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 1991.7.23. 선고 91다12820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16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순리를 무시한 판례 86다카2622를 고수하자니, 대법원 판결이 조리에 어긋나는 것은 

부지기수.  판결문들이 서로 상충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궁지에 몰릴 때마다 내미는 땜 

방식 처방이 바로  이 “ 사안을 달리 한다” 는 말장난이다.  

 

    국제대 교수는 ‘ 아님 말고’  식의 면직을 당하고, 소송에서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밝혔

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도중에 발생한 재임용 탈락에 대한 무효 소송권을 인정하지 않

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논지의 저변에는, 86다카2622의 ‘ 재임용만료는 당연 퇴직 논리’ 와 “ 면직처분

이 재임용 탈락에 영향을 미쳤을 지라도, 직접적인 탈락원인이 될 수 없다.” 라는 강변이 어

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논리를, 바로 최고의 사법기관 대법원이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대법원은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일을 자초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

는 것이며, 그러한 대법원을 위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최선의 답은 존재하며, 그 해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대법원은,  재임용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각 대학교정관이 정하는 재임용심사 기준의 부

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 즉, 대법원은 교수 연구실적심사의 부당성 여부만을 판

단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교수임용의 핵심인 심사의 부당성 여부를 도외시

                                            
16 그러나, 대법원은 또 하나의 동일한 사건인, 95년 조선대 사건에서는, 5년간의 고심 후인 2000년 인천대 사건

과 같은 사건임을 인정했다. 그 결과, 인천대 사건은 폐기 처분되었으며, 조선대 원고들은 패소 확정되었다.(참조: 

☞ 주요 재임용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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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적고용관계라는 형식논리의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

들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재임용 심사의 부당성 여부를 밝혀 달라. 대법원은 사법부로

서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대법원은 형식논리에 치우친 말장난을 자제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5. 결론: 대법원의 무리한 법 해석의 결과로 인한 교육계의 고질병들 

 

  86다카2622에 의한 무차별적 교수 축출행위는, 백년대계인 교육에 병폐를 남기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입시, 내신 시험 부정17과 끊임없는 사학비리로18 인해 대학교육

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된 것이다. 이러한 고질병의 주된 원인을 1987

년 판례를 탄생시키고 애용해온 대법원이 제공한 것이다.  

 

  양심적인 교수들을 제거함으로써 대학사회의 자체정화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법적 근거를 

바로 대법원이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1977 년부터 2000년까지의 대법원 판례집에 수록된 재임용 관련 판결들로서,  

연대별로 기록한 것이다. 대표적인 판례들로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77다300이 재임용 취지를 언급한, 최초로 확립된 판례 

나. 언급된 대학 대부분이 수년간의 학내분규로 진통을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으며(상

지대 93년, 조선대 88년, 영남대 89년 임시이사 파견, 인천대 86년 대학휴교조치, 계명대 

1999년 특별감사) 

다. 입시부정에 연루 되었다는 점(성균관대 95년 입시부정)  

라. 대법원 판결들의 일관성 결여  

 

  이 모든 것이 입법취지를 벗어난 대법원의 잘못된 법해석에 기인한 결과들인 것이다 

올바른 재임용법 해석에 의한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렸어야 할, 대법원이 상황에 따른 땜 

방식 처방과 86다카2622를 고집함으로 써, 오늘날의 만연된 사학비리19와 시험부정 등을초

                                                                                                                                
 
17 “ 초등생들이 휴대폰 시험 부정”  (연합뉴스, 2005. 12. 14) 
18 “ 학교가 원래 니거였니?” (한겨레 21, 2001. 8. 22, 제373호) 
19 “ 학교가 니거야?”  (한겨레 21, 2001. 12. 5, 제387호)  

“ 학교 자~알 팔았다” (한겨레 21, 2001. 12. 5 제 387호) 

http://www.yonhapnews.co.kr/news/20051214/060400000020051214182629K7.html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hkhan.htm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duksung.htm
http://h21.hani.co.kr/section-021064000/2001/12/0210640002001120503870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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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성한 심판권 오용으로 인한, 중병을 앓고 있는 교육현

실의 책임을 대법원은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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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임용 판결들(1977 - 2000) 

 

 

선고일 

 

 

대학 

 

 

사건번

호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이유 

 

비고 

 

 

77. 9. 28 

 

 

한양대 

 

 

77다

300 

 

 

[판시]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취지 

[요지]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경과조

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최초의 재임용 

판례, 재임용 제

도 취지 언급 

 

 

77. 10. 

11 

 

 

상지대 

 

 

77다

1605 

 

 

[요지] 1975.7.23자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 제2

항에 의하여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재임명 받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은 면직이 아니라 위 사립

학교법 시행으로 인한 당연 퇴직이다. 

 

 

 

 

 

79. 12. 

26 

 

 

상지대 

 

 

 79다

818 

 

 

[요지] 1975.7.23자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 제2

항에 의하여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재임명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임발령 받은 바 없으면 교원

지위에 있다는 것 

 

 

 

이사건 원고 정

낙진은, 위 77년 

상지대 사건에

서도 원고 

 

 

 

 

81.9.22 

 

 

 

 

영남대 

 

 

 

80다 

1052 

 

 

[요지] 구 사립학교법(75.7.23. 법률 제2775호) 제

53조의2, 동법 부칙 제2항의 입법목적은 대학교원

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부적격하다고 여겨지는 교원을 

재임명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

원의 신분보장의 권익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결과

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즉 위 법조가 소급입

법을 금지한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 제11조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 이사장 박근

혜 

 

2. 77다300과 

마찬가지로 재

임용제 취지 언

급 

 

 

 

87. 6. 9 

 

 

 

계명대 

 

 

 

 86다

카 

2622 

 

 

 

[요지]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에 의 하여 계약기간

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는 재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

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 

 

 

 

1. 재임용제를 

사적고용계약, 

임용권자의 자

유재량행위로 

해석한 원조 판

례 

 

2. 참조 판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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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 23 

 

 

 

 

인천대 

 

  

 

91다 

12820 

 

 

[판시]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취지 

 

[요지]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

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

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한

다. 

 

 

1. 재임용 기대

권인정 

2. 뒤에 언급될 

전원합의체 결

정(2005. 5. 18, 

95재다199)에 

의해 폐기 

 

 

 

 

93. 7. 27 

 

 

 

 

영남대 

 

  

 

92다 

40587 

 

 

[요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

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

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비록 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을 당

하였고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다. 

 

 

 

 

91다12820와 

상반되는 결정 

 

 

 

 

95. 4. 7 

 

 

 

 

조선대 

 

 

 

 

94다 

4332 

 

 

 

 

 

[판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직위해제 및 면

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없음) 

 

 

 

1. 인천대 판결

과는 상반되나, 

위 영남대 93년 

사건 결정과 동

일함. 

 

2. 인천대사건과 

동일하나 판결

이 다르다는 사

유로, 대법원에 

재심신청(95재

다199) 

 

 

 

97. 12. 

23 

 

 

 

성대 

 

 

 

97다 

25477 

 

 

 

 

[이유] 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

의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승진 임용여부는 사법

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에 맡겨져 있으므로... 

 

 

 

1. 한국대학 역

사상 최대 입시 

부정, 성대사건

을 눈감은 대법

원 

 

2. 연구실적심사

의 부당성 여부

에 개의치 않겠

다는 대법원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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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5. 

18 

 

 

조선대 

 

 

95재

다199 

 

 

[이유] 면직처분 무효 전력이, 공직 또는 교원으

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

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

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

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

익이 없다. 

 

 

 

77다300이후 재

임용 기대권 인

정했던, 인천대

사건(91다

12820) 폐기 

 

 

 



 
 
 

대법원 인터넷 전원합의체 검색결과(1977. 9. 28 - 1987. 6. 9) 
 

1 2   총 31건 ( 1/2)

번호 판시사항

1

대법원 1987.0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 【약속어음금】 [집35(2)민,72;공1987.7.15.(804),1058]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하는 때"라 함의 의미 

나. 위 법조의 "그 상당한 범위"라 함의 의미 및 적용 예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입법취지 

2

대법원 1987.02.10 선고 83누387 판결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집35(1)특,398;공1987.4.1.(797),438]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

당하는지 여부 

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 할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법원 1983.07.12 선고 82다708 82다709 82다카1792 82다1793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집31(4)민,7;공1983.9.15.(712),1248]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

극) 

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매수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 1982.09.14 선고 82도1479 판결 ★ 【살인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82.11.15.

(692),980]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5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 【손해배상】 [집29(3)민,128;공1981.12.1.(669) 14438]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소극) 

6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향정신성의약품관

리법위반】 [집29(3)형,28;공1981.12.1.(669),14455]  

가.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 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나. 녹용에 대한 수입 가격과 국내도매가격의 산정 

7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 ★ 【친생관계부존재】 [집29(3)특066,공1981.12.1.(669), 

14450]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유무(적극) 

8

대법원 1981.09.0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등】 [집29(3)민,50;공1981.11.1.(667) 14328]  

가.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의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적극) 

나.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의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 그 자와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9
대법원 1981.07.14 선고 80누536 판결 ★ 【파면처분취소】 [집29(2)특,64;공1981.9.1.(663) 14171]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과 동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의 유무 

10
대법원 1980.09.09 선고 79다1281 판결 ★ 【건물철거등】 [집28(3)민,15;공1980.11.1.(643),13157]  

처분문서인 판결서가 보고문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 

11 대법원 1980.08.26 선고 79다852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집28(2)민,223;공1980.10.15.

(642),13110]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등기명의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한 사례 

12
대법원 1980.08.26 선고 78누407 판결 ★ 【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 [공1980.11.15.(644),13226]  

사유시설을 통하여 항만내에서 화물을 양적하는 경우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13

대법원 1980.08.12 선고 80초28 판결 ★ 【재판권에관한재정신청】 [공1980.9.15.(640),13055]  

가.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가 반공법위반죄에 대하여 고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나.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에 대한 재판권 

14

대법원 1980.05.20 선고 80도306 판결 ★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

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

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15
대법원 1980.02.26 선고 79다1899 판결 ★ 【손해배상】 [집28(1)민,100;공1980.5.1.(631),12690]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공이 직공수입 보다 많은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하여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6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1332 79다1333 판결 ★ 【손해배상등】 [집27(3)민,187;공1980.2.1.(625),12404]  

가. 속칭 “가오마담”의 가동연한 

나. 민법 제1009조 제2항 소정의 “동일가격내에 없는 여자”의 의미 

17

대법원 1979.11.27 선고 76도3962 판결 ★ 【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 [집27(3)형,27;공1980.2.1.

(625),12431]  

가. 검찰 또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 

18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판결 ★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집27(3)민,140;공1980.1.1.

(623),12338]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19
대법원 1979.09.25 선고 77다107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27(3)민,22;공1979.12.15.(622),12289]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
대법원 1979.04.24 선고 77다703 판결 ★ 【손해배상등】 [집27(1)민,318;공1979.7.15.(612),11936]  

장래에 지급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산출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전원합의체 판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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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판시사항

21

대법원 1979.02.13 선고 78누428 전원합의체판결 ★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 [집27(1)행,40;공1979.6.1.

(609),11805]  

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위 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효력(전원의체 판결) 

22
대법원 1979.02.13 선고 78다1491 판결 ★ 【손해배상】 [집27(1)민,98;공1979.5.15.(608),11774]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임금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등의 공제여부(전원합의체판결) 

23
대법원 1978.05.09 선고 75다63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26(2)민,1;공1978.7.15.(588) 10826]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사위 판결이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24

대법원 1978.04.25 선고 78도246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집26(1)

형,86;공1978.7.15.(588),10832]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 

25
대법원 1978.04.11 선고 77누237 판결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집26(1)행,131;공1978.6.15.(586) 10790]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 심사청구결정기간 연장통지와 심사청구 기각간주 

26

대법원 1978.04.11 선고 77다1831 판결 ★ 【건물철거】 [집26(1)민,275;공1978.6.15.(586) 10784]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종전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위에 종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립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철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27

대법원 1978.04.11 선고 77도4068 판결 ★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집26(1)

형,74;공1978.6.1.(585),10761]  

복사문서가 형법상 문서위조죄 소정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8

대법원 1978.02.14 선고 77도3564 판결 ★ 【야간주거침입절도】 [공1978.12.1.(597),11094]  

확정 판결을 받은 특수절도죄와 후에 기소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절도죄에 대한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이치는지 여부 

29
대법원 1977.11.08 선고 77다142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집25(3)민,262;공1977.12.15.(574) 10375]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의 사후양자 선정의 효력 

30
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1241 77다1242 판결 ★ 【가옥명도】 [집25(3)민,121;공1977.10.15.(570) 10295]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31
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1137 판결 ★ 【전부금】 [집25(3)민,112;공1977.11.1.(571) 1031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판례위반의 뜻 

1 2  



판례전문보기

큰글씨로 관련자료 검색결과화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시사항】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급여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300 판결 【손해배상】 

[집25(3)민,80;공1977.11.15.(572) 10333] 

 

 

【판결요지】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교육공무원법 제35조  

본문내 찾을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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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판         결 

 

                                                

사       건           99 다 41398    임 금 등  

원고,상고인           윤병만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대우학원(學校法人 大宇學園)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대표자 이사장  윤  원  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정상학,  

                                        이유영, 이  율, 김우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9. 6. 4. 선고 97 나 53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점 및 제 2 점에 대하여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임용기간이 만

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 등이 없는 한 당해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ㆍ면직ㆍ파면 등을 당한 후 그것이 비록 무

효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4.23. 선고 93 다 5093 판결, 1996.2.27. 선고 

95 다 11696 판결 등 참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

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6.27. 선고 88 누 9640 판결, 1994.10.14. 선고 94 다 128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들

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면직하고 나아가 복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을 받지 못한 

이상 교수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를 재임용하

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또

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배

척하였는바, 이를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

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 중 1991. 7. 23. 선고 91 다

12820 판결은 면직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고, 

1977. 9. 28. 선고 77 다 300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가동능

력 자체가 상실된 경우 그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들은 

모두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이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여부

를 따지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또한, 원심판결이 원고가 내세운 손해배상의 근거 중 불법행위의 점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명시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하

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배척되는 이상에

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

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2. 상고이유 제 3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효의 면

직 처분 및 복직 불 조치의 위법을 이유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퇴직급여 또는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을 뿐임

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상고이유로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 즉 피고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게 원고의 최초 임용일 등을 허위 고지함으로써 

원고가 이에 상응한 또 다른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

진이나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2. 11.  

                                                                      

   

        재 판 장      대  법  관      조  무제  

주    심      대  법  관      김  형선                       

대  법  관      이  용훈  

                      대  법  관      이  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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